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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WTO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국제무역 체제 하에서의 규제논의는 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에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경쟁제한적인 관행이나 정책, 법제 및 시장구조 등은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경쟁제한적 관행을 국제규범의 확립을 통하여 배제시키자는 다자간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WTO 경쟁라운드의 주요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 경쟁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시장에 존재하는 비경쟁적 요인들을 제가함으로써 시장의 가격기능을 제거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업 활동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국내조치들도 국제무역규범의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쟁법과 정책이 국제협상의 의제가 된 것은 이미 1948년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을 위한 협상에서부터이다. 그러나 ITO는 미국의 반대로 불발로 끝났고, 관세협상에 주안을 두었던 GATT는 이러한 경쟁관련 조항들을 이어받지 못하여 사실상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공조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최근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1996년 WTO 각료회의에서 경쟁정책을 다룰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면서 다시 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WTO에서 경쟁정책이 논의되는 이유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경무역조치가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제 체제와 경쟁 제한적 거래관행 및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사실상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무역원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WTO 체제 하에서도 각국의 반경쟁적 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자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간의 경제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기업 활동의 세계화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세계경제질서는 경쟁질서로 구축되어 질 수 있다고 보이는바, 각국의 상이한 제도와 각국내의 반경쟁질서 관행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형성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는 관점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경쟁질서의 다자규범의 기본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경쟁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이루어져 온 경쟁정책 관련 국제규범화에 관한 논의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각국의 법제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함)의 역외적용 문제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를 현재 시행중인 산업피해구제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공정거래에 관하여 규율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함)이 주로 국내의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통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제어하는 기능을 통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추구한다는 법 이념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여 공정한 무역의 자유경쟁 질서를 추구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피해구제법에서 국제적인 수출입 무역에 있어서 무역위원회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현 국제무역에 있어서 경쟁정책에 관련된 문제점들  
  

1.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경장벽이 없어지면 국가간의 무역이 훨씬 증대하리라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각국은 국경장벽에 못지않게 국내장벽이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국내 장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각국의 국내법, 특히 각종 품질이나 위생기준, 표준기준 등이고, 둘째는 민간기업에 의한 영업관행과 구조이다. 이 중 첫 번째 문제는 WTO의 일부로 협상되었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였다.  

 국내민간기업들의 경쟁제한적인 영업활동이 외국기업의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경쟁과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배타적인 유통협정을 국내 생산자가 국내 유통업자와 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1989년부터 진행된「구조적 무역장벽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규모 기업군이 계열(keiretsu) 내의 기업들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제품을 일본 국내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이 같은 영업행위를 반경쟁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2. 각국의 상이한 경쟁법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경쟁법의 규제 정도가 상이하여 이것이 불공정한 무역(unfair trade)을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의 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동일한 경쟁제한적인 영업행위에 대하여 각국이 취하는 규제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상이하므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위치한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기업들에 비하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내재적인 생산비용 차이를 해소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은 상이한 규제조치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기존의 규제수준을 완화하려는 일명 하향경주(race to the bottom)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상이한 수준의 경쟁법을 다자간 차원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경쟁법의 역외적용  
  최근 들어 많은 나라들이 자국 경쟁법을 외국기업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래 일국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나 자국민에게만 미친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외국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및 이에 대한 외국정부의 소극적 법집행이 자국기업의 시장접근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국 경쟁법을 역외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의 역외적용은 미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도되었으며, 주로 외국에서의 반경쟁적 행위가 미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기업과 상품의 외국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반트러스트법의 역외적용도 거론되고 있다. 유럽연합도 소위 “효과원칙”(Effect Doctrine)을 통하여 EU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방적인 국내법의 역외적용은 필연적으로 상대방 국가와의 마찰을 가져오게 되며, 그 실효성은 쌍무적인 협정과 협상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에 의한 이러한 일방적 조치의 위협과 그 가능성은 향후 경쟁라운드의 조속한 합의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 다국적 기업의 경쟁 제한적 행위  
  다국적 기업의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한 우려는 일찍이 ITO 협상에서부터 제기되었으나 동기구의 불발로 무위로 돌아갔다. 그 후 WTO의 타결로 대표되는 지난 10여 년의 급격한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다국적 기업화를 당연시하게 만들었다. 일개 개발도상국가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자금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 다국적기업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력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바, 작금의 통신혁명으로 가능해진 전 지구적 실시간 거래(Global Real Time Transaction)는 바야흐로 다국적기업시대를 본격화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쟁 제한적 행위는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진다. 우선 다국적기업은 흔히 여러 나라에 걸쳐 생산과 유통이 분산되어 있고, 이들 관련 기업들 간의 내부거래와 소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통하여 경쟁기업보다 우위에 설 수가 있다. 둘째로 그들은 그들이 집적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부여하는 법적 보호를 활용하여 시장분할과 시장독점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로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약을 통하여 수평적 카르텔, 약탈적 가격 또는 거래거절(Boycotting) 등을 통하여 우월적 지위의 고정을 기도할 수 있다. 넷째로 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수직적 배타적 거래의 강요를 통하여 경쟁기업을 배제할 수도 있다.   

 최근 일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 붐은 조만간 초다국적 기업들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바, 이들 초다국적 기업들이 당해 제품의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독점하는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인수・합병을 심사할 때에 적용할 시장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및 외국 기업과의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등이 지니는 경쟁제한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도 역외적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5. 반덤핑관세  
  WTO 협정에서 소위 공정무역(Fair Trade)을 위한 조치로서 인정되고 있는 반덤핑관세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론적인 정당성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덤핀판정을 받은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반덤핑관세뿐만 아니라 자율수출규제협정(VER) 등의 수량제한조치 그리고 기술표준과 인・허가 등의 비관세장벽들이 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접근을 제약하며 또한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Ⅲ.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관한 논의 동향  
  

1. 국제적 논의 동향  
  국제경제 환경의 큰 골격을 형성한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여러 가지 경제정책 관련 국제규범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경쟁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경쟁정책은 대내경제정책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단일국제규범의 형태로 통일하기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규범화에 대한 모색도 현재로서는 기존의 여러 다른 규범에 산재해 있는 것들에서 공통된 규범을 찾는 정도이다.  

  

(1) 다자간 차원의 논의  
  

1) WTO  

 경쟁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1947년 국제무역기구(ITO)의 창설을 위한 하바나헌장부터 있었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무역자유화의 상황에서 경쟁문제를 제기할 경우 국제통상환경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제규범화 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GATT 협정은 기본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잇기 때문에 기업의 반경쟁적인 관행 등에 대한 규제 장치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하바나헌장 제5장에 제시된 경쟁제한 관행에 관한 기본목록이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물론 GATT 협정에 경쟁규범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 관련 규범과 경쟁 관련 규범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GATT 협정에 경쟁정책적 원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경쟁을 통한 자유무역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WTO 협정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명시적인 각종 무역장벽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반경쟁적인 기업관행 등 사적인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나 비관세장벽이 크게 제거되었다 하더라고 국내시장에서 사기업이 외국기업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반경쟁적인 행위를 취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출범한 WTO 체제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를 국제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종래 경쟁정책의 대상이던 반경쟁적 행위를 무역규범으로 포괄하고자 WTO 무역-경쟁 작업반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다.  WTO 협정에 나타난 경쟁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제11조에 수출자율규제협정(VER)이나 시장질서유지협정 그리고 수입카르텔 및 이와 유사한 조치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둘째, WTO 반덤핑협정 제3조 제5항에서는 산업이 입은 피해를 산정할 때 국내생산자간의 거래에 대한 제한이나 경쟁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WTO 서비스거래에 관한 협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 금지 및 독점적 행위 발생시 정보제공요청 및 통보 그리고 경쟁제한관행 철폐를 위한 회원국간의 협의절차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넷째,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 제8조 및 제40조는 지나치게 통상을 제한하거나 기술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WTO 기술 장벽(TBT) 협정 부속서 3에 기술 관련 무역장벽의 표준을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WTO 협정에 경쟁관련 규범이 있기는 하지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통일된 국제규범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WTO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WTO에 강력한 분쟁해결절차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경쟁정책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이를 이용하여 통일된 경쟁규범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과 엄격한 형태의 국제반독점협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WTO 전무가 그룹에서의 논의를 보면 경쟁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 원활한 경쟁정책의 국제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competition and trade)과 같은 형식의 협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 관련 복수국가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다. 첫째, WTO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다자간 협정은 아니며, 복수국가간 협정의 형태를 가진다. 국제경쟁규범은 준수할 수 있는 소수 그룹의 국가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협정에는 OECD 가입국가와 남미 선발개도국 등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실체적 규정에는 국제적인 합의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최소사항만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연위법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성카르텔(가격고정, 시장분할, 고객할당, 입찰담합)이나 수직적 가격고정관행 등에 대해서만 규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있었던 WTO 경쟁정책 관련 논의 동향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UNCTAD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관행(restraint business practices)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UNCTAD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UNCTAD는 1976년 제4차 나이로비총회에서 경쟁제한관행이 국제무역의 확대와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큰 장애요인이 도는 것으로 보고 국제경쟁규범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에는 경쟁제한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형평성원칙과 규범에 관한 다자간 합의의 틀(The 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rictive Business Practices)이라는 형태의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 규범은 경쟁 제한적 협정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쟁 제한적 협정은 가격 등 판매조건의 고정, 담합입찰, 시장이나 고객의 분할, 생산 및 판매의 제한, 집단적인 구매거절, 집단적인 공급거절, 집단적 배척 등 7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것과 유사하지만 국제적인 기업결합이나 혼합결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규범은 무역규범과 경쟁규범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관행은 무역자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큰 피해를 미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지 국가간 정보교환이나 협의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UNCTAD에서는 가격담합이나 차별적인 취급,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등을 규제해야 할 경쟁제한관행으로 보고 관련 회원국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 규범 역시 구속력이 없는 도덕적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다.  

 UNCTAD에서는 1990년대 들어 경쟁제한관행에 관한 표준법(model law)을 작성하였다. 이 규정은 각국의 현행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법을 제정하려는 국가나 경쟁법에 대한 운용 경험이 많지 않은 국가의 경우, 이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은 국가의 경우 이 표준법을 활용하여 경쟁정책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3) OECD  

OECD에서는 경쟁정책을 설립 당시인 1960년대 초반부터 논의하기 시작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대두된 선진국간의 경쟁정책 관련 충돌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OECD에서는 먼저 기업의 경쟁제한적인 관행에 따른 문제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이해당사국간 조정지침(The 1986 OECD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Concerning the Cooperation between Members and Countries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는 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조정과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도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자유 보장, 카르텔 등과 같은 경쟁제한적인 협정에의 참여 금지 등이 제시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논의가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사이의 상호작용 및 경쟁법의 국제적 조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5월 제67차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그간 합의된 일반원칙을 내용으로 하여 경쟁정책의 일반원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경쟁정책과 관련한 OECD에서의 논의를 보면 국내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는 피해 당사국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가 다른 국가의 주권이나 관할권을 침해할 경우에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합의되어 있다.   

  

  

(2) 지역적 차원의 논의  

  

1)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쟁 관련 내용은 제15장(경쟁정책, 독점기업 및 국영기업)에 담겨 있다. 먼저 경쟁정책에 관해서는 각 체약국이 경쟁법을 채택・유지하고,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하여 법률지원, 통보,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하며, 경쟁법에 대하여는 NAFTA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점기업에 관하여는 독점기업 지정 시에는 가능한 한 다른 체약국에 사전에 서면통보를 할 것과 NAFTA의 이익에 해를 미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조건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기업이 판매와 구매에 있어 일반적 영업관행을 따르고, 투자나 거래에 있어 다른 체약국의 투자자나 거래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내부거래, 차별적 거래를 하거나 상호출자, 약탈적 행위를 통해 다른 체약국의 투자에 부정적 형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영기업에 관하여는 국영기업의 독점력 행사에 있어 NAFTA 제11조(투자 관련 규정)에 따른 체약국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투자나 거래에 있어 다른 체약국의 투자자나 거래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EU  

 EC의 설립근거인 로마조약은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는 공동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확보하고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 규칙들을 담고 있다. 로마조약 제3조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기업간 합의, 시장지배력 남용, 정부보조금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역내무역장벽을 없애고, 경쟁체제를 유지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공동경쟁정책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로마조약의 경쟁 관련 조항들은 각국의 경쟁법에 우선한다. 유럽위원회가 경쟁정책 집행기관으로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심결 하는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럽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APEC  

 APEC에서도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1995년에 APEC 무역투자위원회는 회원국간 무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분야의 작업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경쟁정책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APEC은 같은 해 7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경쟁정책의 수렴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 오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시장접근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발전단계, 경쟁정책의 수준 등에 괴리가 있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덤핑문제를 경쟁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규범화로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바, 단기적으로는 회원국간의 경쟁법・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와 경쟁법 미비국가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양자간 차원의 논의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협의나 협력협정의 체결을 통해 경쟁정책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해소・방지하고 경쟁법 집행상 조정・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엄격한 경쟁법을 시행해 온 미국은 외국의 카르텔 등 반경쟁적 행위로 자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경쟁법 집행의 강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자국 반트러스트법의 역외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필요한 외국의 공조・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철폐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미-일 구조조정협의(SII)에서 일본의 배타적 기업관행의 시정, 계열거래의 합리화, 유통구조의 개선 등 독점금지법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residents' Economic Initiative) 및 경제협력대화를 통해 공정거래법상의 국제계약신고제, 경품규제, 적용제외카르텔, 사업자단체의 배제적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하여 역외적용의 완화, 미국 경쟁당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운영 과정에의 참여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양자간 경쟁 관련 논의에 있어서 공통적인 면은, 경쟁의제의 협의가 양국의 통상 관련 문제와 연관되어 다루어졌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정책이나 경쟁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통지, 조사에 있어서의 협력 내지는 협의, 상호비밀의 유지 등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4) WTO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  
  

1) 개요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지난 1995년 WTO 설립이래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하였다. 협상은 경쟁정책을 포함한 시장개방분야와 무역규범분야의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고 있는데, 협상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이며, 전체 협상을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필적하는 폭넓은 의제의 대규모 협상으로서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세계무역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경쟁정책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도하 각료선언문은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이른바 싱가폴 이슈와 관련하여 우선 다자규범에 포함시킬 요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해 결정한 후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된 협상그룹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관련 작업반, 이사회에서 회원국 제안서를 기초로 다자협정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바, 선진국은 협상의 준비 작업으로서 다자규범의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협상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간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자규범의 각 요소의 내용과 함께, 다자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대립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함께 위 4개 분야 모두 규범 수립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도국의 소극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뚜렷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며, 내년 상반기 중 선택적 협상 참여 허용 등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무역과 경쟁작업반 논의동향  
 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한 consensus가 결정될 것을 조건으로 협상을 개시하였는바, 개도국 능력배양, 기술지원을 위해 UNCTAD 등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또는 지역, 양자차원에서 협력할 것 및 제5차 각료회의 전까지 투명성, 무차별, 절차적 공평성 등 핵심원칙, 경성카르텔 규정, 자발적 협력방식, 능력배양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제도의 점진적 강화지지 등에 대한 명확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업반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4월 작업반 회의(2002.4.23~24)에서는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을 의제로 하여 기술지원을 통한 개도국 경쟁제도의 발전적 강화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 EU, 일본 등은 경쟁법 선진국의 경험은 개도국 능력배양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개도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기술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장기 방문지도가 가장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은 경쟁법 집행에 필요한 능력이 완전히 배양될 때까지 선진국에 의한 기술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경쟁정책 이슈 논의에 대해 소극적 입장 견지하였으며, 태국은 기술지원 수요국의 입장에서 장기간의 기술지원, 현지 언어를 통한 교육실시, 개도국 수요 반영, 효과적인 문서시스템 구축, 전문가 교육을 통한 wholesale 접근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7월 작업반 회의(2002.7.1～2)에서는 경성카르텔, 자발적 협력에 관한 방식을 의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EU는 경성카르텔이 개도국에서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든 WTO회원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경성카르텔에 대한 다자규범은 최소한 개념정립, 적용예외 설정 및 투명성 확보방안 , 효과적인 제재 수단의 보유 및 집행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국제카르텔 조사경험이 있는 경쟁당국간 경험 및 정보 교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미국은 OECD의 경성카르텔에 대한 권고를 다자규범 논의의 기초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국내 집행기관과 절차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도국은 자신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경쟁 이슈의 다자규범화에 앞서 개도국의 경쟁당국이 경쟁법 집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통한 능력배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 작업반 논의가 본격적 협상이 아니라 교육적 단계이며, 경성카르텔에 대한 논의는 경쟁정책이 어떻게 하면 국제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모아져야 하며, 경성카르텔의 개념정립에 있어서도 OECD 경성카르텔 권고안의 개념과 함께 개도국의 개발측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UN The Set의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 및 적용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인도는 자발적 협력에 있어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은 선진국에 유리한 제도로 다자간 논의에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9월 작업반 회의(2002.9.26～27)에서는 투명성, 비차별성, 절차적 공정성 등 핵심원칙을 의제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선진국은 투명성, 비차별성, 절차적 공정성은 WTO협정상의 일관된 원칙으로서 이의 다자경쟁규범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만 다자경쟁규범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의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EU 등은 현재 각국의 경쟁규범이 높은 수준의 유사한 핵심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국가들이 이를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선진국은 다자경쟁규범이 제정된다고 하여도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이 국내 경쟁규범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유예기간 부여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도국 입장은, 핵심원칙이 개도국의 개발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도하각료선언과 합치하여야 하며, 개발수요를 가장 우선시할 것과 최대한의 융통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비구속적인 다자경쟁규범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3) 평가 및 전망  

 경쟁정책은 다자규범의 제정에 있어 개도국의 반대가 투자 부문보다 심하며, EU, 캐나다 등이 여기에 제일 적극적이고,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중남미, 동유럽 국가 등이 참여하는 등 Friends 국가 구성도 EU를 제외하고는 그 지지 정도 및 국가수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7월 작업반 회의를 통하여 대부분의 개도국이 카르텔로 인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입게 되는 폐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WTO회원국의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카르텔 금지의 다자규범화를 위한 협상요소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향후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를 위한 공동인식 확산 및 저변을 확보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9월 회의에서는 다자경쟁규범의 핵심원칙인 무차별원칙,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에 연계된 핵심쟁점별로 구체적인 입장들이 제시되어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 등 경쟁규범 도입을 원론적으로 반대하던 국가들이 서면제출 등을 통해 쟁점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의 진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다자간 경쟁규범 정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의 확대와 경쟁법 집행의 실질적인 내용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3년 상반기 중 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여부가 협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각국의 법제  
  

1. 미국  
 한국 무역위원회와 유사기관으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본 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법제화와 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미국 무역위원회   
  

1) 설립 및 연혁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준사법적인 연방기구로서 초당적(non-partisan)이며 어느 행정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기구이다. ITC는 1916년 9월 8일자 법률에 의해 최초에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로 발족했으며, 이후 1974년 무역법 171조에 의해 국제무역위원회로 개편되었다. 현재 총 390여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하 조직에서는 산업실(Office of Industries)이 110명의 인원을 가진 최대 조직이다. ITC의 기구 조직은 <그림 1>와 같다.  

ITC는 1917년 3월 26일, 당시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던 Frank Taussig를 의장으로 관세위원회 형태로 출범한 이후, 1931년 Henry P. Fletcher가 의장을 맡게 되면서 그 규모나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1974년 무역법에 의해 국제무역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관세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통상정책 운용에 있어 전반적인 자문 및 무역구제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하게 핵심적인 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직(2001년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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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TC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은 민주・공화 양당에서 각각 3인이 차지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30년 무역법 Section 330(a)에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같은 당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가능한 한 다른 당 출신의 위원이 교대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 의장의 경우 전임 의장과 같은 당 출신이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 의장은 2년마다 다른 당의 위원들 중에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원의 정상적인 임기는 9년이며, 5년 이상 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재임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양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현실에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향이 부당하게 ITC의 운영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현재 ITC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준거법은 수차에 걸친 관련 법규의 개정 작업에 의해 보완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 <표 1>과 같은 법규들이 있다.  

  

<표 1> ITC 관련 법규 및 내용

	해당 법규  
	내     용  

	Tariff Act of 1930  

- Section 332  

- Section 337   

- Section 484  

- Section 753  

- Title VII  
	  

일반 사실관계 조사, HTS(관세율표) 관리  
불공정 수입행위 조사  

수출입 통계자료 확보, HTS(관세율표) 관리  
재심 조사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Trade Act of 1974  

- Section 131  

- Section 163  

- Section 201  

- Section 406  

- Section 503  

- Section 603  
	  

무역협상 자문, GSP 자문  
무역협정에 관한 연례보고서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사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  

GSP 자문  
예비조사의 속개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Section 1207  

- Section 1210  
	  

  

HTS(관세율표) 관리  
Harmonized System Convention 관련 업무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of 1994  
	일몰재심(Sunset Provision)조사  

	NAFTA Implementation Act, Section 302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  

	Agricultural Adjustment Act, Section 22  
	농산물 프로그램과의 수입 상충문제 분석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aribbean Basin 경제재건 프로그램의 국내 산업 및 소비자에 대한 효과 조사  

	Andean Trade Preference Act  
	Andean Trade Preference 경제재건 프로그램의 국내 산업 및 소비자에 대한 효과 조사  


  

(2) 관세법 제337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하고 규제하고 있는 바, 그 위반주체를 기준으로 私人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와 국가에 의한 불공정무역관행으로 대별하여 담당기관과 조사 후 대응수단에 차이가 있다.  
반덤핑법 및 관세법 제337조 등은 사인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로서 이의 조사업무는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담당하며, 상계관세법,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1988년 통신무역법,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제 Ⅶ부 등은 모두 외국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한 법규로서 이는 USTR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인에 의한 불공정무역중에서 관세법 337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중심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ITC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엄격하게 그 위반여부를 판정하고 조치하여야 하는 반면에 USTR은 통상협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의 판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규제법규 및 운용기관  

	행위자  
형태  
	私 人  
	國 家 (정 부 기 관)  

	규제  
대상  
	AD  
	불공정 행위・지적재산권침해등  
	CVD  
	외국정부의 불공정무역  
	외국의 수출・투자 장벽   
	지적재산권분야  
	통신 분야 불공정  
	정부조달 차별  
	수형자 노동・강제노동  

	근거법  
	반덤핑법  
	관세법  
337조  
	상계관세법  
	통상법  
301조  
	슈퍼301조  
	스페셜  
301조  
	통신무역법  
	종합통상경쟁력법  
	관세법  
307조  

	운용  
기관  
	-덤핑판정：상무부  
-피해판정：ITC  
	ITC  
	-보조금지급여부판정：상무부  
-피해판정：ITC  
	USTR  
	USTR  
	USTR  
	USTR  
	USTR  
	재무부  


  

1) 관세법 337조의 변천  
1922년 개정된 관세법 제316조에 근거하여 관세위원회(Tariff Commision)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처음 출발하여 1930년 관세법 337조로 변경되어 운영하여 오다가 1974년 통상법에서 1930년 관세법 337조를 상당부분 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폭 강화 개정되었다.  

동 개정에서는 종전의 관세위원회를 국제무역위원회(ITC)로 개칭하면서 ITC로 하여금 불공정무역관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위반여부를 결정하며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ITC절차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르도록 하여 그 결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와 같은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방법원이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의 절차와 유사하게 하였다. 또한, ITC로 하여금 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하고 ITC 결정에 대하여 공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TC의 결정에 대통령이 최종 검토할 수 있게 한 것 등이 주요한 개정내용이다.  

  

2) 불공정 범위 및 발동요건  
미국 관세법 제337(a)(1)(A)조에서 ‘불공정경쟁 및 수입행위’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acts in the importation of articles) 관련물품의 미국으로의 수입행위는 물론 수입 후 미국 내에서의 판매 행위도 조사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發動要件으로는 그 행위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로 인해,  

ⅰ) 미국내 산업을 파괴 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ⅱ) 그러한 산업의 확립을 방해하는 것이거나  

ⅲ) 미국내 교역 또는 통상을 억제 또는 독점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337(a)(2)조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에 위와 같은 별도의 발동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단순히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관련 산업이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설립 중임을 요구할 뿐이다.  

미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은 입법당시부터 ‘모든 형태의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기에 족할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산지 허위표시, 무역의 제한과 독점을 위한 공모, 타인을 기망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선전물, 영업비밀(trade secrets)의 부정사용, 영업상의 중상모략(trade libel), 제품의 비난, 계약관계의 불법적 방해, 가격고정(price fixing), 詐僞的 가격책정, 거래거부, 단체불매운동(group boycotts)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3) 조사절차 및 제재수단  
a) 조사절차  
1974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는 종전 관세위원회를 국제무역위원회(ITC)로 개칭하고 불공정한 수입행위에 대한 조사는 연방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 되는데 이에 따르면,  

ⅰ) 신고는 업계의 제소 또는 ITC 자체발의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ITC자체 발의에 의한 조사는 실제로 거의 없다.  

ⅱ) 조사개시의 결정은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관실의 조사관이 신고된 사항이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예비조사(Preliminary Inquiry)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ITC위원회에 보고하여 투표로 결정한다. 조사개시에 의하여 사건의 담당은 ITC에서 임명하는 행정판사(ALJ：Administrative Law Judge)가 전담한다.   

ⅲ) ALJ는 처리기한(Target date)을 설정・공표하고 공청회 및 관련 증거자료를 근거로 예비판정(ID：Initial Determination)을 하여야 하며,  

ⅳ) ITC는 ALJ의 판정이 송달된 후 최종결정을 하되, 동 결정시에는 공익적 요소로서 공중보건 및 후생, 미국경제의 경쟁여건, 미국내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의 생산여부,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ⅴ) ITC의 결정은 관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대통령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책적인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ITC의 결정은 확정된다.  

* 미국의 337조 조사 및 구제절차도 <표 3> 참조  

  

b) 판정・제재 및 이의제기  
ITC의 결정에 따른 제재조치수단으로는 압류(seizure)・몰수(forfeiture)・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對物) 및 행위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對人)이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일당 10만달러 또는 국내 반입・판매가격의 2배 중 큰 금액 한도 내에서 Civil Penalty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ITC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CAFC)에 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단지 ITC의 결정이 실질적 증거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ITC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4) 특징 및 시사점  
미국의 법원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특허권이 외국에서의 생산에 의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따라서 수입 후 미국내에서 판매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수입항에서 개개의 수입업자들이 침해된 물품이 수입되는지를 일일이 추적해야만 하며 개별업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대인소송을 제기하여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337조에 의한 對物소송에 의해 승소할 경우 침해물품이 모든 항구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반입배제명령을 발동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고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337조를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수입행위에 대한 337조의 해석범위가 1930년 관세법 개정이후 ITC의 판정 등을 거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가격고정(price fixing), 단체불매, 詐僞的가격책정, 무역의 제한과 독점을 위한 공모, 독점의 시도, 약탈적 가격책정 및 거래거부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는 미국산업의 피해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침해 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어 제재조치 하고 있다.   
ITC의 기능 중에는 AD, CVD,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판정 이외에 ⅰ)대통령에 대한 수입농산품이 美 농무부의 가격지지정책을 저해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자문, ⅱ)무역 및 관세문제에 관한 연구, ⅲ)수입수준의 측정, ⅳ)미국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산업의 보호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USTR 등과 협조하여 대외통상교섭의 기초자료 제공 등 정부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표 3> 337조 조사 및 구제절차  

	  
	  
	  
	  
	  

	  
	업계의 제소 또는 ITC 자체발의  
	  
	  

	  
	  
	↓  
	  

	  
	  
	  
	  
	  
	  


	  
	조사개시  
	  
	  
	  

	  
	  
	  
	  
	  
	  

	잠정구제조치  
	←  
	↓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는 ITC가 임명하는 행정판사가 담당  

	  
	  
	
	

	  
	  
	
	

	  
	답변서 제출  
	  
	  
	  

	  
	  
	  
	  
	  
	  

	  
	  
	↓  
	∙ITC가 제소장 사본과 조사개시를 송달한 후 20일이내   
-우송기관 미국내 3일, 외국 10일 가산  

	  
	  
	  
	  
	  
	  

	  
	ALJ 최종판정  
	  
	  
	  

	  
	  
	  
	  
	  
	  

	∙재심요청  
(최종판정통지  
후 10일 이내)  
	↓  
	∙행정판사가 증거조사등 사실조사 절차와 공청회를 거쳐 ITC에 문서 형태로 보고하는 판정  

	  
	  
	  
	  
	  
	  

	  
	ITC 최종판정  
	  
	  
	  

	  
	  
	  
	  
	  
	  

	∙재심요청  
(최종판정통지  
후 14일 이내)  
	↓  
	∙ITC가 행정판사의 최종판정 송달후 45일이내에 재심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행정판사의 최종판정이 ITC 판정으로 확정  

	  
	  
	  
	  
	  
	  

	  
	대통령 결정  
	  
	  
	  

	  
	  
	  
	  
	  
	  

	  
	  
	↓  
	∙ITC 최종판결 후 60일이내에 정치적 이유로 ITC 판정거부 가능  
∙거부하지 않으면 ITC 판정은 최종판정으로 자동 확정   

	  
	  
	  
	  
	  
	  

	항 소  
(연방법원)  
	↔  
	구제조치시행  
(세관장 등)  
	  
	  

	  
	  
	  
	  
	  
	  
	  

	  
	  
	  
	∙반입배제명령 (Exclusion Order)   
∙행위중지명령(Cease & Desist Order)   


  

5) 사례  

ITC는 한국 삼성전자의 flash memory circuit에 대한 수출이 미국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기업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많은 미국 관세법 제337조 사건들이 당사자들의 자체 합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GATT 패널은 미국 관세법 제337조 하에서 국내생산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보다 수입품의 경우 더 쉽게 구제조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GATT상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구제조치가 비차별적이도록 개정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EU  
(1)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1) 경쟁법에 있어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관계  
 a) 유럽연합의 경쟁법도입  
EU는 1952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출범 시부터 공동체 내의 경쟁을 금지・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경쟁의 운영을 왜곡시키는 협정이나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경쟁정책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58년 EC로 발전한 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동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정책을 주요 범주의 하나로 포함시켜 왔다. 즉 EEC의 출범을 가능케 한 로마조약은 제3조에서 공동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경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 하에서 공동체는 첫째, 역내 단일 시장에서의 모든 경쟁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립하고 이를 유지・촉진하며 둘째, 경쟁의 품질을 유지하고 수평적 결합에 의한 독점을 방지하고 셋째, 기업의 생산과 분배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진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효율성의 촉진을 경쟁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통해 기업간의 합의 또는 독점력의 남용, 그리고 회원국의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역내 무역 장벽을 없애고 경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가격 인하와 기술 혁신을 가져와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내 시장에서 불법적인 시장분할, 독점권의 남용으로 인한 독점이윤의 향유, 신규참여자에 대한 방해 등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로마조약 제85조와 제86조에서는 카르텔 등 기업간의 유효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92조에서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1989년에는 역외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를 위한 ‘기업 결합의 규칙에 관한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기업 결합도 EU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따라서 로마조약의 제85조와 제86조는 공동체 경쟁법의 근거이며 통상적으로 유럽에서 독점금지문제를 발생시키는 관행의 분석을 위한 출발점이다.   

  
b) 유럽연합과 회원국 경쟁법의 관계  
 회원국은 각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규제하여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경쟁정책은 자국의 독점금지법에 우선하여 로마조약의 관련 조항을 적용받으며 로마조약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자국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경쟁의 제거 금지원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나 유럽위원회 같은 공동체의 기관이 EC 조약 중의 경쟁관련조항들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정책의 시행조치에 있어서도 준수하여야만 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외통상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동체는 역내시장에 있어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거될 효과를 갖는 조치들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나 공동체는 대외통상정책을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는 단지 공동체가 스스로의 경쟁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공동체가 역내시장에서 경쟁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갖는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에도 EU 경쟁법과 각 개별 회원국의 경쟁법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이 경쟁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타 회원국들이 기존의 경쟁법을 강화함에 따라 그 괴리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유럽연합 경쟁정책관련 법제  
 역내시장에서 왜곡되지 않은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체계로서 유럽연합은 EC조약 제85조와 제86조 그리고 제92조 등의 경쟁규정을 두고 있으며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EC조약에 새로이 삽입된 제3조 a항 및 제102조 a 항, 제130조 등도 경쟁의 유지와 촉진을 강조하는 관련 법규정을 두고 있다.  

EC 조약 제85조는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공동체 내의 경쟁을 저하,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간의 모든 협정, 기업단체에 의한 제반결의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EC 조약 제86조는 역내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즉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86조는 제85조와 마찬가지로 공동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86조는 시장지배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공동체 경쟁정책과 관련된 로마조약 규정은 회원국간의 수출입에 대하여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제30조 및 제34조, 국가독점에 관한 제37조, 농업생산물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42조, 운송과 관련된 제61, 74, 75, 77, 78, 79, 80, 83 그리고 84조, 국영기업체 및 독점업체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90조, 그리고 국가보조금에 관한 제92조 등이 있다.  

EC 조약 제92조 제1항은 특정한 사업자나 특정한 상품의 생산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국가의 보조는 그것이 회원국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동시장과 양립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조는 보조를 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회원국에 있는 경쟁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EC 조약 제3조 a항은 동 조약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유럽공동체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회원국들과 공동체의 활동들은 자유경쟁하의 개방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되는 경제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동 조약 제102조 a항 및 제130조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제102조 a 항의 경우 회원국들과 공동체는 제3조 a항에 명시된 원리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할 수 있는 자유경쟁하의 개방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0조 역시 회원국들과 공동체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체제와 부합되도록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관련 법규들에 따르면 회원국들이나 공동체가 일정한 산업정책목표나 통상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EC 조약의 경쟁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정책수단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또한 EC 조약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의미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만들어 내는 합병이 공동체의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허락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쟁법규들이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정책은 산업정책이나 대외통상정책 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989년 12월에 제정된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규칙(Merger Reg-ulation)의 제2조 제3항은 “지배적인 위치를 만들어 내거나 강화하는” 기업합병, 특히 그 합병의 결과 “공동시장 내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심대하게 저해 받을 수 있는” 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EC 조약 제85조 제3항의 b에서도 “문제의 생산물의 상당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제거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간의 협약을 금지하고 있다.  

  

(2) 통상장벽규칙  
1) 개요  

 1984. 9. 17. EC이사회에서 채택된 규칙 2641/84는 위법한 통상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3국의 위법한 통상관행에 적절히 대응하고, 제3국의 무역관행에 관하여 공동체의 완전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신통상정책수단(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NCPI)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규칙은 첫째, 1992년 EC 역내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불공정무역에 대한 방어수단이 개선되어야 한고, 둘째, WTO의 출범에 따라 EC가 향유하는 적법한 통상에 있어서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1994. 9. 위원회가 개정을 제안하고 1994. 12. 22. 이사회가 규칙 3286/94호로 개정하여 통상장벽규칙(Trade Barrier Regulation, TBR)으로 불리게 되었다.  

 규칙 2641/84호 신통상정책과 규칙 3286/94호 통상장벽규칙의 차이점은, 전자의 ‘위법한 통상관행’이라는 개념을 후자는 ‘무역장벽’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였고, 후자는 상품 외에 서비스에도 적용이 되며, B트랙의 경우 피해가 아닌 불리한 무역효과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공동체 수출업자에 대해 피해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2) 불리한 무역효과  

 ‘불리한 무역효과’는 규칙 2641/84호상의 피해의 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규칙 3286/94호 제2조 제4항에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제3국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공동체 기업들에게 공동체의 일정지역 또는 그 경제활동 단위에 초래되는 실질적 영향 또는 그 위협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는 공동체기업의 제소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개념으로 그 국제통상법은 기본적으로 WTO를 의미하며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보조금과 같이 비위반의 경우도 포함한다.   

  

3) 구제조치  

 a) 국제협의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개시  

 규칙 제12조 제2항은 일단 협의나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적 절차를 선행하여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통상정책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b) 제3국의 일방적 약속  

 이러한 약속을 공동체가 수용하는 경우 절차는 그 단계에서 종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이행에 대한 감독은 위원회가 위임받아서 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감독의 결과를 회원국에 통지한다.  

  

 c) 제3국과의 협정에 의한 종료  

 신설규정으로 조사개시 전후, 국제적 해결절차의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제3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d) 통상정책수단  

 규칙 제12조 제3항은 통상정책수단으로 통상정책협상의 결과인 일정한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기존 관세의 인상 또는 기타 수입과징금의 도입, 수량제한, 수출입조건을 수정하는 기타 조치 또는 관련 제3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 등의 보복조치 채택을 규정하고 있다.  

  

3) 절차  

 a) 협의절차  

 절차의 개시는 위원회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공동체산업, 공동체기업들,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개시된다. 절차의 개시 단계에서부터 각 회원국의 대표들과 의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각 중요단계마다 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b) 조사절차  

 조사개시사실을 관보에 공시하고, 당해 절차의 주체인 국가들의 대표에게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정보를 조사・조회하여야 하며, 이 때 제3국의 영토 안에서의 조사도 가능하다. 만약 조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조사종결 후 5개월 내에 자문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조사가 복잡하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7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c)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절차의 종결, 조치의 채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조사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조치의 내용에는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관세인상 또는 새로운 수입과징금의 도입, 수량제한 및 기타 수출입조건을 변경하는 조치 등이 있다.  

  

4) 사례  

 a) FEDERTESSILE 사건  

 1996년 10월 11일 이태리의 실크산의 고가의 섬유산업을 대표하는 FEDERTESSILE(the Federation of Italian Association of Textile Industry)은 미국을 상대로 TBR에 의한 첫 번째 제소를 하였다. 1999년 6월부터 발효된 미국의 원산지 규정은 작물가공장소가 아닌 직물생산장소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소자들은 위 규정이 WTO 섬유의류협정 및 원산지협정을 위반하여 EC에 통상장벽을 초래하였으며 불리한 통상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TBR에 의한 조사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1996년 11월 22일 TBR에 의한 조사절차를 개시하였다.   

 1997년 5월 22일 EC는 조사를 마친 후 위 사건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EC는 협의를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제소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술 장벽협정 제2조와 GATT1994 제3조 위반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섬유의류협정과 원산지 협정도 세부조항을 약간 다르게 제시하였다. 이후의 사례에서도 EC 위원회는 TBR과 관련된 사안을 WTO에 제소하는 경우 제소자가 제시한 사유와는 다르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C는 미국과의 협상이 1997년 7월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패널 설치 요구 등 WTO에서의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1998년 7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WTO원산지규정조화협정(WTO Agreement on the Harmonization on the Rules of Origin) 협상에서 양자간 쟁점사항을 포함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미국이 원산지규정을 위 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양자간 협상은 타결되었다. 양자는 협상 타결 후 1998년 2월 11일 WTO에 공식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위 사안은 미국이라는 통상강대국을 상대로 TBR 절차에 따라 제소한 최초의 사안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해결이 됨으로써 TBR에 대한 역내기업과 통상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b) CONTANCE 사건  

 1997년 2월 24일 COTANCE(the Con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of Tanners and Dressers of the European Community)는 소가죽을 생산하고 마감하는 업종의 기업들을 대표하여 TBR에 의한 제소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COTANCE는 일본에 대한 가공된 가죽의 수출이 GATT1994, WTO수입허가절차협정,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등을 위반한 일본의 할당관세 관리, 국내산업 보조, 제한적 영업관행 및 사실상의 통상장벽을 초래하고 불리한 통상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TBR에 의한 조사절차 개시를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1997년 4월 9일 조사절차를 개시하였다. 조사결과 일본이 상기 조치가 EC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일본 당국과의 비공식적인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위원회는 1998년 5월 19일 이 사건을 WTO에 제소하였다.   

  

 c) IMRO 사건  

 1997년 4월 21일 IMRO(Irish Music Rights Organization)는 미국이 저작권의 예외조항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음악방송을 허가한 것은 WTO/TRIPs 협정 및 문학과 예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 위반하였으며, 이는 EC에 통상장벽을 초래하고 불리한 통상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TBR에 의한 조사절차 개시를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1997년 6월 11일에 조사절차를 개시하였다. 위 사안은 IMRO와 같은 중소기업의 연합체들이 제기한 사안으로서 이는 한정된 능력과 자원으로 인해 제3국의 통상장벽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TBR이 해결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제소가 이유 있음을 확인하였고 미국 당국과 위 문제에 대한 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1998년 12월 11일 이 사건을 WTO에 제소하였다.   

  

 d) COPILA 사건  

 1998년 4월 2일 COPILA(Liasion Committee of European Association of Perfume, Cosmetics Products and toiletries Industries)는 유럽의 향수, 화장품 수출기업을 대표하여 한국의 유럽산 수입화장품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적합성 검사와 안전성 검사 및 한국화장품공업협회에 의한 사전 광고심사 등이 GATT 1994의 내국민대우 조항 및 WTO 기술장벽협정 제5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EC에 통상장벽을 초래하고 불리한 통상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TBR에 의한 조사절차 개시를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1998년 2월 27일 조사절차를 개시하였다.   

  

 e) 2000년 4월 현재 조사 중인 사건  

 i) 캐나다의 지리적 표시인 "Prosciutto di Parma"에 대한 보호의 부족  

 캐나다 생산자들에 의한 “Parma"상표의 사용에 의해 발생한 불공정경쟁을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구제조치가 부존재한 것이 문제가 되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ii) 한국의 조제약품의 가격설정 및 변사  

 한국시장에서 공동체 조제약품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제약품의 가격설정 및 변상에 관한 규칙 및 관행에 있어서의 차별을 주장하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Ⅴ. 산업피해구제법의 역외적용  
  
1. 논의의 소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미국에서 미국 회사가 제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무역위원회가 이러한 미국 회사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이다. 우선 미국에서의 이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에 대한 논의를 본 후에 산업피해구제법의 역외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2. 미국에서의 논의  
 특정 국가의 관할이라고 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ⅰ)특정인이나 특정 법인에 관한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jurisdiction to adjudicate), ⅱ)법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집행관할권(jurisdiction to enforce), 그리고 ⅲ)입법에 의하든, 행정규칙이나 행정처분에 의하든 또는 판결에 의하든 특정인이나 행위에 대하여 자국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소위 법적용관할권(prescriptive jurisdiction)의 세 가지 종류의 관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한국 법인 A에 의하여 무단 복제된 미국의 저작물 등이 제3국에 수출되어 미국의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위 한국 법인 A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미국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인 바, 미국은 연방 독점규제법과 증권거래법 분야에서 외국에서의 거래행위가 미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러한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미국법을 확대적용하거나 당해 외국의 법이 미국법과 유사한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적용 관할을 행사한 바 있었다.  

 미국 독점규제법 분야 등에서 마련된 역외적 적용의 전통적 기준을 살펴보면, i) 외국에서의 행위가 미국의 상업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ii)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미국 연방 법 하에서 보호되어야 할 원고의 이익에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어야 하며, iii) 영향을 받게 된 미국의 상업 또는 거래를 보호할 이익 또는 관련 정도가 미국연방법의 역외적 적용을 정당화할 만큼 당해 외국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보다 강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본건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므로 이에 관한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Reebok International Ltd. v. Marnatech Enterprises, Inc.  
Reebok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신발류와 의류에 관한 자신의 상표를 다수 등록하고 있고 그러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신발류와 의류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 피고 Betech는 미국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멕시코 국경도시에서 Reebok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판매하였다. Reebok은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외국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침해사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과 항소심법원 모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2) Baldwin Hardware Corp. v. Franksu Enterprise Corp.  
 이 사건은 피고 Franksu Enterprise는 대만에서 설립된 대만회사이고 그 대표 Franksu도 대만 사람이며, 문제된 침해상품의 제조, 판매도 대만에서 이루어졌으나, 원고 Baldwin은 피고의 대만에서의 침해상품 제조 및 수출로 인하여 원고 상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의장특허에 관한 연방특허법의 역외적 적용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가 미국에서 의장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만에서는 의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에서의 행위까지 역외적용을 한 사건이다.  

  
3. 공정거래법 위반의 역외 적용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 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견해의 입장의 가장 큰 논거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즉,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경우에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규정도 없고,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에서와 같은 효과주의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정거래법이 목표로 하는 경쟁질서가 국내기업에 대한 법적용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동법의 목적조항인 제1조의 해석을 통하여 역외적용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긍정설도 있다.  

 위 긍정설에 따르면 미국과 EC의 경우에도 각각 Sherman법 제1조의 포괄적인 규정의 해석을 통하거나 EC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역외적용의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는 점을 우리 법 체계에서도 수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외국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외국사업자의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처리지침’을 보면, 외국사업자의 거래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외국사업자와 외국사업자의 국내영업거점 중 전부 또는 어느 하나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사업자의 거래 등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산업피해구제법의 역외 적용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WIPO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통일 규범 내지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관련 조문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및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내의 행위를 전제로 한 조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논의가 동일하게 이어져서, 역외적용의 허용에 관하여 그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법 원칙상 속지주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향후 국제적인 통상마찰이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부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피해구제법의 법의 목적인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과 기업의 공정한 경쟁은 국경 내 뿐만 아니라 국경을 거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글로벌 마켓에 있어서는 외국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의 효과가 국내 소비자 및 시장에도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 법의 역외적용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미국도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가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물품의 수입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본 법을 통해 한국 특허청에 미등록된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 및 수출 행위도 불공정무역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미국등 다른 국가보다는 보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에 대한 논의 및 미국 법원의 입장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을 뒷받침하여 준다. 결국 이 문제는 관련 세부 규정의 정립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무역위원회가 얼마나 국제적인 불공정수출입에 대한 능동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Ⅵ. 산업피해구제법의 개정방안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현재 시행중인 산업피해구제법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범위  
 산업피해구제법 제4조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행위 외에 제3호에서 기타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1.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2.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인도・인수, 대금의 결제 등 수출입계약사항을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 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하여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및 선하증권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공정무역행위를 일반적인 요건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또한 유럽위원회 규칙 3286/94호에서 ‘무역장벽’ 및 ‘불리한 무역효과’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시행령의 시의 적절한 개정을 통하여서도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계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무역거래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을 정립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적극적인 무역위원회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수출입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산업피해구제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입계약 체결행위에 관하여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법률문언의 추상성  
 위와 같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당장 개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법률문언에 나타나 있는 개념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기 요건으로서 ‘대외신용 손상’,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초래’ 등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문언의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과연 무엇이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인지 또는 수출・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인지 불명확하다 할 것이다.  

 실제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건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매개개념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3.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불공정무역행위법 제14조에 의하면 무역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기타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자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ITC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일반 행정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무역위원회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역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대한 관할을 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조사담당관 제도의 신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ITC의 조사는 ITC에서 임명된 행정판사(ALJ)가 조사를 직접수행한 후 실질적인 판정(예비판정：ID)을 한다. 행정판사의 판정을 송달받은 ITC가 45일 이내에 재심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행정판사의 판정은 ITC의 최종판정이 된다. 이는 행정판사가 불공정무역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법률적인 검토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조사절차를 거쳐 검증한 결과를 근거로 사실상 판정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며 합당한 제도로 볼 수 있어, 우리도 이와 유사한 전문조사관제도의 도입검토가 요청된다.  

  

5. 무역위원회의 독립성  
 앞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 ITC 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 의장의 경우 전임 의장과 같은 당 출신이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9년으로서 5년 이상 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재임이 되지 못하는 등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및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무역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규정됨으로써, 무역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제기된다. 기관의 행정조직상 소속 여부 자체가 그 기능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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